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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

청구취지 

피고가 2015. 8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69，811，280원 및 지방교육세 13,96 

2 ，2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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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처분의 경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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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원고는 2014. 9. 22. 시 B 임야 36,966m' 외 1펼지(이하 ’이 사건 임야’라 한 

다)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C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D와 사이에 매매대금 450，000，000원 

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굽한 

뒤 2014. 10. 8.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(이하 !이 사건 소유권이전등 

기’라 한다)， 2014. 10. 8.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36호로 개정 

되기 전의 것， 이하 같다) 제 10조， 제 11조를 적용하여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

3，490，564，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39，622 ，250원， 지방교육세 13，962，250원， 

농어촌특별세 6，981 ， 120원 합계 160，565，930원을 신고 · 납부하였다. 

나.c의 딸인 E은 ’C은 2000. 9. 7. 사망하였고， 원고는 2014. 9. 22. 망 C의 위임장 

을 위조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한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 

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’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 

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(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4244)을 제기하여 2015. 

6. 5. 승소판결을 받았고，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

2015. 9. 18. 말소되 었다. 

다. 원고가 2015. 7. 말경 위 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 1항에 의하여 기 

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

로 원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4. 8. 12. 원 

고에게 등록면허세 69 ，811，280원 및 지방교육세 13，962 ，250원을 부과 • 고지하였고(이하 

’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， 2014. 8. 13. 기납부한 취득세 등 160，565，930원에 환급가산 

금을 더한 합계 164，291 ，940원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지방세 

환급금 충당동의서에 의거하여 83，773，530원을 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에 충당한 

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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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 나머지 80，518，410원만 원고에게 환급하였다. 

라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. 8. 21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， 2015. 1 

2. 15. 기각결정을 받았다. 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， 갑 제1 내지 3호증(가지변호 있는 경우 포함)， 을 제 1 내 

지 4호증의 각 기재， 변론 전체의 취지 

2. 처분의 적법 여부 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 

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，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， 같은 법 제2장에 따른 ’취득’을 

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바， 

위 규정에서 말하는 ’취득’을 법률상 유효한 취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

없으므로， 원고는 매매에 의하여 유상승계취득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 

록면허세 등을 낼 이유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

법하다. 

나.관계법령 

별지 기재와 같다. 

다.판단 

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

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·수익·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

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 

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. 이에 

따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

? 

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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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·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

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， 구 지방세법 제 10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

터잡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5. 12. 31.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 

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규 

정하고 있으므로，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

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살상 

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， 그 후 합의에 

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통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마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 

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(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4228 판결， 대법원 2013. 6. 

28.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). 

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，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 

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， 이 사 

건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어 원시적으로 

무효인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

봄이 상당하다. 

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 1호， 제24조 제 1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· 

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명 

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3조 제 1호 단서에 

서 ’구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’을 유일한 

제외사유로 들고 있다. 

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로서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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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원고 주장처럼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 1호 단서 

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’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

등기’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. 

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경과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， 이 사건 

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’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 

지는 등기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

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 

(1)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

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

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(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

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)，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’취득을 원인으로 

하는 등기 또는 등록’의 의미는 구 지방세법 제23조의 문언 및 취지， 등록면허세 부과 

취지 등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. 

(2) 당초 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. 1. 1. 시 

행되기 이전의 것)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면서 제124조에서 등 

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· 이전 ·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

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나， 구 

지방세법이 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 

면허세로 통합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’등록’의 정의를 ’재산권과 그 밖의 

권리의 설정 ·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(다만， 취 

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)’으로 규정함으로써 원래 등록세 과 

F D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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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상에 포함되었던 ’재산권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’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으로 제 

외하게 되었다. 

이와 같이 위 개정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

「취득세」 로 통합하고 세율체계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단순 합한 세율로 조정하여 세 

부담의 변화가 없도록 하며，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 · 등록분과 

면허 · 인가 · 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합하여 「등록면허세」 로 규율하였다. 

이러한 구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(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여 지 

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) . 내용 및 

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， 구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’취득을 원 

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’에서 ’취득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 등의 취득 그 자 

체가 적법 ·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-

(3) 위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실체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 

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의 경우，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 

우 등에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고(대법원 1964. 11. 24. 선고 

64누84 판결，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)， 등록세의 경우도 그 

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등기에 

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(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

2000두7896 판결 등 참조). 

위 구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， 취 · 등록세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위 

개정 지방세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. 

(4) 만약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를 등록면허세의 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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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상에서 제외되는 ’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’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에는 위 

전부개정 이후로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의무 모두 성립되지 않게 된다. 이는 납세의무 

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 납부의무가 예전과 다르게 면제되는 

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바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. 

3. 결론 

그렇다면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

판결한다. 

재판장 판사 임민성 

판사 홍윤하 

판사 섬우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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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

l 구 지방세법 (2015. 12. 29. 법률 저1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

저11 장 총칙 

저14조(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) 

@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

관한 법률」 에 따라 공시된 가액(價顯)으로 한다. 다만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 

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”시장·군수”라 

한다)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 

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

는 기준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 

저12장 휘득세 

저16조(정의) 

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

1. 11취득”이란 매매， 교환， 상속， 증여， 기부，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， 건축， 개수(改修) , 공유 

수면의 매립，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， 승 

계추|득 또는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. 

저17조(납세의무자 들) 

@ 취득세는 부동산， 차랑， 기계장비， 항공기， 선박， 입목， 광업권， 어업권， 골프회원권， 승마회 

원권， 콘도미니엄 회원권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(이하 이 장에서 ”부동산 

등”이라 한다)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. 

@ 부동산등의 취득은 「민법 J ， r자동차관리법 J ， r건설기계관리법J ， r항공법 J ， r선박 

법J ， r입목에 관한 법률J ， r광업법」 또는 「수산업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·등록 

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 

자 또는 앙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. 다만， 차량，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 

는 선박은 승계추|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. 

저110조(과세표준) 

@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， 연부(年麻)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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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부금액(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，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. 

이하 이 절에서 같다)으로 한다. 

@ 저11 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， 신고 또는 신고가 

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저1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 

준액으로 한다. 

@ 저11 항부터 저1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， 가격 또는 연부금액 

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

저111 조(부동산 휘득의 세율) 

@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저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

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

7.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

가. 농지: 1 천분의 30 

나. 농지 외의 것: 1 천분으1 40 

저120조(신고 및 납부) 

@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·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(公導)에 등기하거나 등록 [등재(登 

載)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

하여야 한다. 

저13장 둥록면허세 

저123조(정의) 

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

1. 11등록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 

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

등록은 제외하되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. 

가.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

나. 제 15조저12항제4호에 따른 외국민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(차량， 기계장비 ， 항공기 

및 선박만 해당한다)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

저124조(납세의무자) 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 

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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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127조(과세표준) 

@ 부동산， 선박， 항공기，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서I(이하 이 절에서 

면허세 ”라 한다)으|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 

11 드르트르 =-, 

@ 저11 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. 다만， 신고가 

없거나 신고가액이 저1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

한다. 

저128조(세율) 

@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

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

1 . 부동산 등기 

나. 소유권의 이전 등기 

1)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: 부동산 가액의 1 천분의 20 

2)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: 부동산 가액의 1 천분의 15. 다만， 상속으로 인한 소 

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 천분의 8로 한다. 

저130조(신고 및 납부) 

@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저1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 

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

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

@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，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 

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

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[경감받 

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(가산세는 제외한다)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]을 납세지를 관할 

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

@ 저1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 

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(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) 납부 

하였을 때에는 제 1 항부터 저1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

저132조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의2 및 저153조으1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

아니한다. 

저132조(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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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 저1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

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저1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「지방세기본법」 

저153조의 2부터 제53조으1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 

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 

저112장 지방교육세 

저1150조(납세의무자) 

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

1 . 부동산， 기계장비(저1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)，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메 대 

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

2.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대1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)의 

납세의무자 

저1151 조(과세표준과 세율) 

@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

1 . 취득물건(제 15조저1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제 10조의 과세표준에 제 

11 조저11 항저11 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 12조의 세율(저1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 

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1 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 

출한 금액(제 11 조제 1 항저1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 

여 산출한 금액)의 100분의 20.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

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 

2.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

20 

@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

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률을 제 1 항(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)의 표준 

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

제 152조(신고 및 납부와 부과·징수) 

@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， 레저세 또는 담배 

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할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

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(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)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

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저11 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 

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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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. 

@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

저1153조(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) 

@ 저1152조저11 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 

니한 경우에도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

한다. 

@ 저1152조저11 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 

니한 경우에는 제 151 조제 1 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 

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긍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 

제 154조(환급) 

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 

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. 

l 구 지방세법 {2010. 3. 31. 법률 저110221 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. 1. 1. 시행되기 이전의 

것〕 

저1105조(납세의무자등) 

@ 취득세는 부동산·차량·기계장1:1 1. 입목·항공기·선박·광업권·어업권·골프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 

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(골프 

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·승마장·콘도미니엄 

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)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. 

@ 부동산·차량·기계장비·입목·항공기·선박·광업권·어업권·골프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미니엄회 

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「민법 J . r광업법 J . r수산업법J . r선 

박법 J . r산림법J . r건설기계관리법 J . r자동차관리법」 또는 「항공법」 등 관계법령의 규정 

에 의한 등기·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 

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앙수민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. 다만， 차량， 기계장비· 

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. 

저1112조(세율) 

@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 ，000분의 20으로 한다. 

저1124조(납세의무자) 

m 

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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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·이전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

(등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. 

저1131 조(부동산등기 의 세 율) 

@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

한다. 

3. 저11 호 및 저1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

(1) 농지 

부동산가액 의 1 ，000분의 10 

(2) 기타 

부동산가액의 1 ， 000분의 20 

• 구 지방세법 시행령 (2015. 12.31.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

저120조(취득의 시기 등) 

@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 

1. 법 제 10조 저15항 제 1 호부터 저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

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긍지급일 

2.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긍지급일(계약상 잔 

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) . 다만， 해 

당 취득물건을 등기·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 

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 

지 아니한다. 

가. 화해조서·인낙조서 

나.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3조 

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

@ 저11 항， 저12항 및 저1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

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 

l 지방세기본법 

저176조(지방세환글금의 충당과 환굽) 

π
 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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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

「지방세법」 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(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

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)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(誤納 

顆) .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착오납부， 이줌 

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

@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

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. 다만， 제 1 호(제73조제 1 항 각 호에 따 

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저1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

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. 

1 .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

2.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긍 

3.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 ·납부하는 지방세 

@ 저12할 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

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저11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

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(對等顯)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. 

@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저11 호 및 제3호 

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 

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. 

@ 지방세환급금 중 저12항에 따라 충당한 후 

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 

L~= 
d= 

=그 OH 드으 
I그 -，<:듀J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

@ 저1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굽급 중 저1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

이하이고，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
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저11 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 

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. 

〈끝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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